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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는 4월부터 국내에서 제조되는 소비재는 수입

원료 비중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‘한국산’표시를

할 수 있게 된다. 또 한국산 표시법도‘한국산’, ‘韓

國産’, ‘Made in Korea’외에 우리나라 주소∙회

사명∙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. 산업자원부는

이같은 내용을 골자로

하는‘대외무역관리규

정’개정안을 마련, 10

일 공고한다.   산자부

는 지난해 4월부터 소

비자 보호를 위해 의

류 등 소비재 87개 품

목에 대해 국내 조립

공산품의 한국산 판정

제도를 도입∙시범운

용해 왔다. 오는 4월

부터 한국産 표시를

할 수 있으려면 전자제품∙생활용품 등 399개 소비

재는 수입한 원료∙부품과 국내 가공을 거쳐 생산

된 제품이 달라 국제상품분류번호(HS code 6단위)

상 별도 분류되야 하고,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 가

격을 뺀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% 이상이어야 된

다. 단 국내에서 생산되는 부가가치 비율이 높더라

도 제품 특성상 원재료와 최종제품의 국제상품분류

번호가 같은 모피, 시멘트 등 일부 품목의 경우 한

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

기 위해 분류번호가 안바뀌더라도 국내 부가가치

비율이 총 제조원가의 85%를 넘을 경우‘한국산’

표시를 할 수 있게 된

다. 단 천일염의 경우

는 수입원재료의 혼

합이 없어야 한국산

으로 인정토록 해 예

외로 했다. 이밖에도

국내 부품 일체를 해

외에서 조립∙가공하

는 경우 지금까지는

원산지를 한국으로

인정해왔지만 앞으

로, 해외에서 조립∙

가공할 경우 원산지를 조립∙가공국으로 표시토록

개정했다. 산자부 수출입과 김필구 과장은 "한국산

판정 대상의 확대와 조립∙임가공국의 원산지 인정

등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한

국산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보다 엄격하게 유지하

기 위한 것"이라고 말했다.

- 전기매트∙전기스토브 시판품조사 결과 - 

‘한국産’표시

쉽게 못 붙인다

오는 4월부터 새 판정기준 87개서 399개 소비財로 대폭 확대

산업자원부동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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